
예산서 P. 412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자를 보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 영세상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에 기여함

예 산 총 괄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감

(B-A) (B-A)*100/A

500,000 550,000 600,000 50,000 9.1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 

영세상인 재산권 보호

  ○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사업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00개시장 10,909개 점포(’12년 ~ ’14년 점검점포 제외)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외대상인 무등록시장, 시장(도시)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시장도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2015. 2월 현재) : 332개 시장 68,504개 점포

 ○ 사업기간 : ’09. ~ 계속

 ○ ’15년 예산 : 600,000천원

 ○ 사업내용

    1. 시장별 실태조사 및 점검대상 선정

       - 실태조사 대상 : 36,794개 점포(‘12년 ~ ‘14년 점검실시 점포 제외)

       - 실태조사 기간 : ‘15. 2월 ~ 3월

       - 실태조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치구 합동 시장별 방문․현장 점검, 보수 및 홍보병행

       - 점검대상 선정 : 실태조사에 의거 개선이 시급한 10,909개 점포 선정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0천원

 ‧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600,000천원

    - 55,000원 × 10,909 점포 ≒ 600,000,000원

<2014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산출내역>

  
44,700원 + 5,370원 = 50,070원 + 5,007원 = 55,077원

(기본료) (3Kw)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 일반용 안전진단은 기본료 및 Kw당 단가가 ’14년 대비 1.3% 인상 

      추가 발생비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담

    2.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보수

       - 실시기간 : ’15. 4월 ~ 7월

       - 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① 전기설비 안전점검 : 전기시설 노후상태 및 노출배선 상태 등 전기시설물 사용관리실태

         ② 전기시설 부적합 점포에 대한 지원 : 부적합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스위치, 콘센트 

등 무상 교체

         ③ 전기사용 안전교육

         ④ 전기사용 고충 긴급출동 서비스

 ○ 추진기관  :  서울시, 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업무위탁)

 추진경위

 ○  전통시장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전기시설 노후 개선 사업

 2015년도 예산(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B) 증감(B-A)

계 500,000 550,000 600,000 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550,000 600,000 50,000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500,000 550,000 600,000 50,000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

 사업추진 절차 

①

⇨
②

⇨
③

⇨안전점검 대상 실태조사

(자치구･공사합동:2월~3월)

점검대상시장(점포)선정

(공사･서울시:3월말)

점검사업 협약서 체결

(자치구→공사:4월초)

④

⇨
⑤

⇨
⑥

점검사업 추진 및 추진결과 보고

(시･구･공사합동:4월~7월)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7월)

사업정산 보고

(자치구→서울시:8월)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 부적합 전기시설 개선을 통해 화재예방 효과

     ▸ 노후화되고 위험한 시설물을 현장에서 즉시 교체하여 전기화재 예방 효과

   - 상인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의식 강화

     ▸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로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마련, 안전의식 강화

   - 무등록 시장까지 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 집중관리 및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

     ▸ 무등록 시장은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관리주체도 없어 안전 사각지대였으나 종합적인 전기안전

점검 및 지원을 통해 전기적 화재 위해요소를 적극 제거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안전 이미지 제고

 ○ ’09. ~ ’14.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실적

   - 점검실시 : 516개 시장 61,630개 점포

   - 보수 및 개선 : 20,945 점포 (개선율 34.0%)

       ※ 보수내용 :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형광등 기구, 옥내배선 등 보수

(단위 : 점포수)

구   분 실 시 점 포 개 선 점 포 개 선 율 (%)

총 계 61,630 20,945 34.0

2014 10,657 3,400 31.9

2013 10,269 2,839 27.6

2012 10,358 3,668 35.4

2011 10,369 3,523 34.0

2010 10,556 3,622 34.3

2009 9,421 3,893 41.3

 ○ 향후 기대효과

   -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전통시장의 안전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통해 상인의 인명․재산 보호

   -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과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개･보수 추진

   - 무등록시장 우선지원, 시장(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시장도 포함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00,000

기본계획 수립 ’15.01. -

자치구별 협약체결 ’15.04.
(수탁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및 보수사업 시행 ’15.04. ~ 07.

보조금 교부 ’15.07. 500,000 서울시 ⟶ 자치구

보조금 집행 정산 ’15.08.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2012 500,000 500,000 500,000 -

2013 500,000 500,000 500,000 -

2014 550,000 550,000 550,000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실․국 부서명 담당자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시장현대화팀장
박병식

(2133-5547)
주무관

박귀상

(2133-5548)



참 고 자 료 

 ’09. ～ ’14. 추진실적(단위 : 점포수)

 ○ 총괄 : 총 61,630점포 점검, 부적합 판정된 20,945점포(32.4％)보수

 ○ 점검 : 516개 시장, 총 61,630 점포

구분 총계 ’09 ’10 ’11 ’12 ’13 ’14

시장 516 113 88 67 85 96 67

점포 61,630 9,421 10,556 10,369 10,358 10,269 10,657

 ○ 개보수 : 총 20,945 점포

연도별 계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형광등기구 옥내배선 기타

계 20,945 8,636 1,650 3,570 4,802 2,287

’09 3,893 1,101 535 626 1,125 506

’10 3,622 1,090 376 459 970 727

’11 3,523 2,330 102 522 417 152

’12 3,668 956 142 1,369 821 380

’13 2,839 1,154 263 301 848 273

’14 3,400 2,005 232 293 621 249

 

 ○ 점검결과 조치 

   - 고정 위험시설 및 장애물 등 단순 비 예산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안전교육 강화 및 취약시설에 대해서 자치구 통보 안전관리 방안 촉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계획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opengov.seoul.go.kr/sanction


